
근린-일반형 사업구상 사례 : 부산시 서구

2차지구 근린 일반형 사업구상

40
* 2단계 관문심사 기준,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완 및 변경 될 수 있음



근린-일반형 사업구상 사례 : 서울시(용산구)

2차지구 근린 일반형 사업구상

41
* 1단계 관문심사 기준,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완 및 변경 될 수 있음

주민역량강화

녹색마을 만들기

주민공동이용시설 2
(지역경제 활성화 거점)

주민공동이용시설 1
(주민주도 도시재생 추진거점)

마을공동체 규약 마련



근린-일반형 사업구상 사례 : 울산시 북구

2차지구 근린 일반형 사업구상

42
* 2단계 관문심사 기준,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완 및 변경 될 수 있음



근린-일반형 사업구상 사례 : 성남시

2차지구 근린 일반형 사업구상

43
* 2단계 관문심사 기준,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완 및 변경 될 수 있음



03

계획수립 착안사항



공모선정 이후 : 사업계획의 합리적 보완

“사업계획의 합리적 조정”, “사업간 연계 구체화”

* 인천시강화군관문심사발표자료, 활성화계획수립과정에서변경될수 있음 45



거버넌스 구축 : 전담조직, 주민조직, 지원조직

주민리더
활동가
전문가

주민리더
활동가
전문가

주민리더
활동가
전문가

○○○팀 ○○○팀 ○○○팀

센터원 센터원 센터원

현장지원센터장
(사업총괄코디네이터 겸임)

전담
조직

(간사)

핵심
협업
부서

핵심
협업
부서

유관
부서

부자치단체장

사업총괄코디네이터
(의사결정 참여)

단일 협의체

사업별 / 지역별
개별 협의체

개별협의체 +
대표자모임

젠트리피케이션 민관협의체

유관 지원조직, 사회단체 등

(TF) → 행정협의회 현장지원센터 (예비) → 주민ㆍ상인협의체

전담조직 주민ㆍ상인협의체 대표 관계 부서 및 기관

지역기업, 금융기관,
조합, 상인, 상권관리기구,
사회적기업지원센터 등

(공동의장) 부자치단체장, 사업총괄코디네이터

사업시행자
(민간사업투자자 포함)

사업이해관계자

운영위원회 → 사업추진협의회

“사업추진 거버넌스 구축”

46



전담조직 강화 “도시재생추진단”

부자치단체장 직속 도시재생추진단으로 전담조직 격상

기존 전담조직 + 행정협의회 체계를 통합한 상시 협업기반 마련

47
* 필요시 활성화지역 내 개별부서가 추진하는 사업과의 협업을 위한 TF 별도 운영

전담
조직

(간사)

핵심
협업
부서

핵심
협업
부서

유관
부서

부자치단체장

사업총괄코디네이터
(의사결정 참여)

(TF) → 행정협의회

도시
건축
부서

사회적경제, 공동체육성
일자리경제, 주거환경

사회복지, 기타 유관부서

* 인허가 부서 포함 권장

부자치단체장

도시재생추진단

조직, 인력
역량 강화

거버넌스 구축 : 뉴딜사업 강화사항



“현장지원센터” 역할 확대

사회적경제, 주거복지 중간지원조직 협업 및 필요시 해당역할 직접 수행

지역여건에 따라 복수의 사업지역 지원 가능

48
* 유관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기업지원센터, 자활센터, 상권관리기구, 주거복지지원센터 등 (광의개념으로 공공기관(공기업) 포함)

주민리더
활동가
전문가

주민리더
활동가
전문가

주민리더
활동가
전문가

○○○팀 ○○○팀 ○○○팀

센터원 센터원 센터원

현장지원센터장
(사업총괄코디네이터 겸임)

현장지원센터

광역/기초지자체

업무지원 / 직원파견

주민/상(공)인 협의체

현안 공유, 의견 교환

유관 중간지원조직

상호 업무협력

전문가 그룹

현안 공유, 해결책 모색

사회적경제 / 주거복지 지원센터가 없거나, 
해당지역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
현장지원센터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도록
기능 / 조직 / 인력을 운영

도시재생지원기구,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, 
지역전문가, 지역대학, 공공기관 등과의
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
발생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

거버넌스 구축 : 뉴딜사업 강화사항



젠트리피케이션 예방 “민관협의체” 등 운영

젠트리피케이션 등 예방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상생협약 유도

상생거점공간(따뜻한 둥지) 설치, 사업이익 지역사회 환원 등 강화

49
* 젠트리피케이션(둥지내몰림)의 방지 및 완화를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, 홍보 캠페인, 재생사업으로 인한 수익 재투자계획 등 수립 권장

거버넌스 구축 : 뉴딜사업 강화사항


